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규모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 관련 예산지원이 지방재정 구조와 운영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 교육지원 관련 지

출이 연평균(2008~2013) 약 11.3%, 6.0% 수준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어 지방

재정구조의 건전성과 안정성, 재정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경직성 경비는 의무지출 증가, 지방비부담에 따른 재정압박, 재정지출의 체계적 

관리의 곤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방교육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지속가능성, 운영관리 측면에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현재 지방교육예산은 55조 8,879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

체의 교육지원예산은 10조 53억원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

연금, 무상보육 대상 확대 등 복지재정지출의 증대와 함께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교육예산 지원 실

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교육재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 및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한 통계분석, 사례단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과 주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 개선, 지방재정영향 관리방안, 지

방교육 구조개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제도수립과 정책실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기를 바라며,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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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지방교육사무의 집행기능이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

이 일반재정과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은 지역주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서비스의 하나이다. 이

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에 지원하는 지출이 증대하고 있고 최근 

여러 시･도에서 교육 관련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예: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과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

요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나타난다. 지방자

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된 칸막이식 운영으로 지방재정 전체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조정이 어렵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수준이 미흡하다. 지방교육예산 세입구조는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 비중은 10%에 미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

자립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은 재정 책임성과 성과개선의 부진을 초래한다.

셋째, 법･제도와 실제 운영상의 괴리 문제를 들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있어서 시군구에서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 교육재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된

다. 이는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넷째,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회계검사 등 일련의 예산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에 연계･협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실제 기능(사무)과 재정의 분리

로 인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 성과관리 등이 제대로 실

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사업 수행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견된다. 교육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자치단체와 교

육청 간에 유사중복 투자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의 경우 재정자주성이 빈약하고 재원조달구조

가 매우 복잡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자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기초단체 간 교육비 지원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

하거나 또는 교육수요와의 긴밀한 연계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 및 

사례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 개선, 지방재정영향 

관리방안, 지방교육 구조개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책임소

재의 불분명화로 인해 교육비용의 증대와 비효율성이 우려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관점

에서 일반재정 뿐 아니라 교육재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원을 사용함

으로써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일

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방안으로는 다음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제1안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

도교육청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사업과 예산운영에 관해 

실제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 

시 협의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한다.

둘째, 제2안 :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업무 협력을 위한 조직 설치･운영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존치시키되, 현재의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하거나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예 : 

교육협력국(과)하여 운영한다.

(2)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결산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제대로 정

비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재정제도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교육 관련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원 주체 간에 책임소재

를 명확히 하여 사업 구분이 모호하지 않도록 협의･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질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교육청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 예산안 심사 및 작성 단계 이후 지방의회에 교육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

에 시･도 예산실에서 시･도교육청 예산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첨

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검토 절차를 통해 

시도- 시군구- 교육청 간의 교육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과 우선순위 등을 합리

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2013년도 기준으로 교육청 전

체 예산의 92.8%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이전수입에 의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

황에서 교육사업의 자율적인 수행과 효율성 제고가 어렵다. 이에 대해 교육사업

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정성과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 분리 운영되고 있는 재정이전제도를 연계･통합하고 복

잡한 교육재정 지원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되어 통일적

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단위 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교

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교육격차 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교육 예산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조달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국고보조금

과 지방국고보조금을 국가교부금(중앙정부), 지방교육교부금(자치단체)으로 통합 

하여 단순화하는 것이다.

셋째, 재원운영의 일관성과 재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

요 측정항목인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에 교육지원비 

측정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령에서 제시하는 8개 측정항목(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 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을 

반영한다.

(4) 지방재정영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

출 부담증가와 함께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경

직성이 높아지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의 건

전화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

다. 특히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 교육재정 지원 수준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간 적정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지방교육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지방교육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

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선

거방식 도입,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통합되어 시도지사 아래에 교육부단체장(교

육부지사 또는 교육부시장)을 두는 대안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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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규모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 관련 예산지원이 지방재정 구조와 운영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예산에 대한 지원 실태와 정확한 진단이 필

요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 교육지원 관련 지출이 연평

균(2008~2013) 약 11.3%, 6.0% 수준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구조의 

건전성과 안정성, 재정운영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경직성 

경비는 의무지출 증가, 지방비부담에 따른 재정압박, 재정지출의 체계적 관리의 

곤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방교육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

성･안정성, 지속가능성, 운영관리 측면에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

리가 필요하다.

2014년 현재 지방교육예산은 55조 8,879억원(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예산은 10조 53억원으로 전체의 17.9%에 해당)이며 연평균(2008~2014)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무상보육 대상 확대 등 사

회복지재정수요 증대와 함께 학교급식,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학교교육과정 운

영지원, 교육시설 개선 등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와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예산지원의 성격 및 사례단체에 대한 정밀조

사를 실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즉, 법정전

출금(시･도세 총액의 일정률,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및 비법



정전출금(학교급식 등),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에 유기적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관계를 재정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운영실태를 토대로 일반재정과 지방

교육재정 간의 유기적 협조 관계가 어려운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양자 

간 재정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방재정과 지방교

육재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분리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수요와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정지출 효과가 제한적

이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일반행정)와 교육자치(교육행정)가 분리되어 있는 구

조로 인해 지방재정(시･도)과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청) 간 재원이전 유인이 없

고, 법령상 아래와 같이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정협력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상 협의절차가 불비하여 양자 간 재정관계는 매우 소극적이다.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관계정립에서는 자원사용의 효율성, 재정책임성 관

점에서 연계협력 및 통합운영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양자 간 협력기구, 예산운영, 사업심사 등에 대해 협의 결과를 보고하도

록 하여 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재정 관점에서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 운영하는 등 교육지원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분리 운영으로 기능(사무)

과 재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지방교육재원 조달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전 방식이 매우 복잡하므로 이를 정비하여 교육재

정 지원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교육경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예산 지원방식이 매우 복잡하여 혼란이 초래되므로 교육예산지원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구조와 내역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

체(시도,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단위학교 간의 재정이전 실태 점검을 토대로 

교육경비의 구분과 지원 내역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 투명성 측면에서 지방재정 공개의 경우 현재 통합재정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제외되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방통합재정 정보를 생성하고 이

를 공개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재정수지, 부채 등의 관리에 있어서 지

방교육재정을 포함한 수지와 부채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정보수요자에게 적극 공

개함으로서 재정정보 활용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를 진단하고 주요 문제요인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연구대상범위와 연구내용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



상범위는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운영 문제를 다

룬다. 그리고 내용범위로는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관계 및 교육예산 지원 구조 분석

지방교육재정 지원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재정에 대한 문

제점과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한다. 지방교육 재원조달구조 및 예산편성, 일반재

정과 교육재정의 분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 교육예산 지원이 지방재정운영에 미

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

정 간의 분리 운영에 따라 재정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상 양자 간의 협의기구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작동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

황에서 교육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자체재원 조달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

다. 이처럼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교육정책 및 재정적 연계･협력은 매우 



필요하며 이 점에서 교육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와의 

상생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

(2) 사례단체에 대한 심층분석 및 실무자면담을 통한 운영실태 분석

지방교육 관련 예산운영, 교육사업의 추진실태,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교육청 간의 재정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바람직한 재정운영 

방안을 도출한다. 사례분석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교육예산 편성･

집행･결산과정 상의 협의과정,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방교육 재원조달 구조, 

교육 관련 주요 투자사업 내역, 지방교육 관련 재원이전 주체 등 지방교육재정

을 둘러싼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는 실무전문가 현지면담

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관련 주요 쟁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3) 지방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에 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실

태 진단, 사례단체와 현지면담, 통계분석 결과 등을 기초로 지방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재정 효율성 관점에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협력방안을 모색

한다. 시･도에 교육협의회 및 교육협력국을 설치하여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교육예산의 편

성･집행･결산 및 교육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교

육청 간 교육사업의 중복 제거 및 우선순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지원방식

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현행의 복잡한 재원조달구조를 단

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3)

③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포함한 전체 지방재

정 통합정보를 공개하고 교육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④ 교육예산 지원에 따른 지방재정에의 부담 및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통계분석, 사례분석 및 현장조사 등 실증적 분석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연구는 교육자치, 교육재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해외운영사례 등을 

검토하는데 사용한다.

둘째, 통계분석방법은 지방교육재정과 주요 교육 및 재정변수 간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서 기초통계량,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사례분석에서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 정책

대안과 관련하여 사례단체(경기도, 강원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심층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무자면담, 전문가 의

견 등을 통해 지방교육예산 지원현황, 문제요인, 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통해 적실성 있

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교육재정 지원실태를 분석한 후, 사례단체(경기도, 강원도, 교육청)에 대

한 교육예산지원 심층조사, 통계분석결과, 전문가의견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연구수행체계를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자치가 지방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 수행이

라는 원론적 개념 정의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지방교육자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4)

이 관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지방행정기관과 지

방교육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계

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지방교육행정기능과 일반지방행정기능의 분리･

독립에 초점을 두고, 지방교육행정의 분리 독립을 통하여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

성,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교육분권, 교육활동

에 대한 주민참여, 교육정책의 계층중립성 등에 있는 것이며, 교육행정의 일반행

정으로 부터의 독립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과

의 분리 독립이 교육이 추구하는 이들 목표가치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

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이들의 견해를 그



대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의 자치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교육현장에서의 교육

주체의 자치로서 파악하는 관점이다. 교육행정기관의 간섭으로부터 교육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는 교육

의 주체가 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규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교육주체

(또는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관계를 기초로 지방교육자치를 파악하게 된

다. 이 견해의 주된 관심은 교육의 기능적 자치에 있으며 교육사무의 지방적 처

리에 있지 않다. 이 경우 교육주체의 자율성 내지는 참여 문제가 부각되는 대신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핵심요소인 지방분권이나 정부의 중립성 문제가 소홀히 다

루어질 우려가 크므로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 견해는 앞의 두 견해와는 달리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접근

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교육사무의 지방분권, 주민참여, 정

책 중립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교육자치의 지방적 성격에 초점을 맞춤

으로써 교육의 특수성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요소인 분권, 참여, 계층 중립

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비교하면 <표 2-1>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교육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현행 초중등교육을 국가공공재로 인식하는가, 지

역공공재로 인식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을 국가공공재로 인식

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재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게 되며, 반면에 초중등교육을 지역공공재로 인식하면 그만큼 지방정부 중심의 

교육재정제도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구균철, 2014).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

육이 국가공공재로 인식되는가, 아니면 지역공공재로 인식되는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교육재원의 부담 비율을 기초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초중등교육)은 이 관점에서 보면 국가공공재로서 인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

원부담비율을 살펴보면, 2007~2013년 기간에 걸쳐 중앙정부의 재원부담 비중은 

68.1%～77.0%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 비중은 16.2%～19.3%로 나타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약 4배 정도 더 재원부담을 하고 있다. 이에 대

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각국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초

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총교육재원 중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은 2010년 기

준으로 OECD 평균이 0.54이고 EU21 평균이 0.57인데, 국가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구균철, 2014 : 56).

따라서 정부 간 교육재정 관계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과 집행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일반재정과 마찬가지로 지방교

육재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원의 조달과 집행에 있어서 각

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정부 간 관계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닌 국가가 있는가 하면, 지방분권적 구조를 지닌 국가도 있으며 우리

나라와 같이 지방교육재원의 조달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재정집행은 지방자

치단체가 주로 담당하는 국가들도 발견된다.5)

OECD(2013)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재원의 조달에서 중앙과 지

방(광역+기초)이 0.68 대 0.32이고 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은 중앙과 지방이 0.01 대 

0.99로 나타나 전형적으로 재원조달은 중앙에 의존하고 재정집행은 지방자치단

체가 담당하는 절충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재원조달 구조를 보면, 중앙집

권적 구조 또는 지방분권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으나, 우

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교육재원의 조달은 중앙정부가 주된 책임을 지

고 지방정부는 교육재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혼합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원을 

대부분 조달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투자의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도모하는 반

면에 재정집행은 주로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는 교육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재정자립도

가 낮고 재원조달에 있어서 중앙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 관점에

서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 간 재정관계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불일치를 해

소하고 양자 간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6)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는 교육자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양자 간의 

분리와 통합에 대한 의견이 각각 제기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도 서로 상이한 

재정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분리/통합에 

관하여는 장･단점과 찬반의견이 있는데,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기초로 주요 논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

자치가 완전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교육정책 등 핵

심적인 교육 사무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몇 가

지 행･재정적 선행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적 관점에서 시･도와 시･도 교육

청의 예산편성･집행과정의 통합,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통합이 우

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통합에 앞서 일반재정과 교

육재정을 국가재정자원의 효율과 형평의 관점에서 연계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자치와 교육

자치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거나 나아가 궁극적으로 통합 운영할 경우 별도로 

분리 운영되는 재정운용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갈등, 효율

과 형평의 왜곡, 그리고 재정책임성 회피현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 통합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지방공공서비스의 적정배분에 관



한 사회적 공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지방의 총 지출 가운데 교육과 비

교육 부문의 지출 비중은 약 25% 대 7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하여 현재와 미래의 적정배분 수준을 도출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임성일･

손희준, 2011).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고려할 때 교육행정의 자율권은 최대한 

교육기관에 주되, 재정운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일원

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국중호, 1998; 유경문, 1996).

자구노력의 촉진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무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이 별도의 회계로 운용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문제와 교육재정

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단지 전달해주는 역할만을 수

행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를 통합시켜 교육문제를 고유한 자치사무로 인식시키

고 교육재정에 대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자가 통합되는 경우 지

방교육비회계는 그 관할이 시･도 교육청에서 시･도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일반회

계로 통합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기타특별회계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국중호, 1998; 박정수, 2005).

이때 주의할 점은 통합시기의 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

정에 대한 자구노력의 여력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양자를 통합시키는 경우 교

육부분은 비교육부문과 경쟁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재정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

다. 무엇보다 먼저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구노력을 정상화시킨 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센티브제도가 정착되고 

양 회계가 통합됨으로써 자구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주정부와 

일본의 지방정부도 양자가 통합된 일원형을 채택하여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다. 물론 양국은 이에 대한 보완기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센티브제도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천세영, 1992; 김정완, 2008).



미국과 일본의 지방교육재정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재정이 일반재정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전체의 교육이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리형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범위를 보다 확산

시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국중호, 1998; 공은배 외, 1992). 이외에 우리나

라의 교육재정구조와 재원확충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는 논문도 있다(국중호, 1998 ; 박정수･안종석, 1996).

지방재정을 논할 때 일반 자치재정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

정을 함께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정책의 효과성 관점에서는 

물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

의 관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특히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재정자립 상태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그 어느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지방재정의 상태와 위상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성일, 2005).

교육계에서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통합의 근거에 대한 반박으로서 아

래와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윤홍주, 2012).

통합 관점이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전체 편익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즉, 공교육은 효율성의 논리보다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도덕적 해이는 교육서비스와 여타 공공서비스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통합될 경우 교육비 규모는 지금보다 훨

씬 더 정치적 힘의 논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복되는 서비스가 아니

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제공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관련 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이 늘어나

면서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제11조 제4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법정전

입금이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대응투자를 요구하거나, 사업대상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과거에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통합

을 추진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을 추진한 바가 있다는 

점,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의 집행권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김신복 외, 

2000: 15),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면서 교육감의 지위가 약화되어 시･도지사에 종

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의 종합성을 내세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교

육재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일반회계 전입금화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제도는 성격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송기창, 2005).

① 재원조정전입금이다. 이는 지방세와 국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전

입금제도이며, 여기에는 1964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된 서울시와 부산시의 공립 

중등교원 봉급전입금과 1989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담배소비세전입금

이 속한다.

② 연계확대전입금이다. 이는 일반자치단체의 지방교육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

고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전입금제도

이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원의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담당하도록 한 시･도세 총

액 전입금과 서울･부산을 제외한 광역시와 경기도의 중등교원 봉급전입금(1996

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이 해당된다. 

③ 단순이전전입금이다. 이는 국세 재원을 지방세 재원으로 단순 이전함에 따

라 도입된 전입금제도이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에 관한 규정을 ｢교육세법｣에서 

｢지방세법｣으로 단순 이전하여 2001년부터 도입된 지방교육세전입금이 해당된다.

그리고 2009년에 2010년부터 신설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논의하는 과

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 중의 하나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결손을 어떤 재원으로 보전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당초 행정자치부

(구. 안전행정부)가 제안했던 방안은 교부금 결손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

로 보전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첫째는 내국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을 줄이기를 바라는 기획재정부

의 의중을 고려한 것이고, 둘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입금화를 통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며, 셋째는 지방소비

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의 불균형을 전입금을 통해 시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첫째와 둘째 목적은 내면적인 것이었다면 세 번째 목적은 표면적인 것이었

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을 교부세로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입금제도7)를 통해 조정하고자 했으나 내



국세 재원보다 지방세 재원이 더 불안정하다고 판단한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

부)가 반대함으로써 무산되었다.

향후에도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나, 지방세의 불

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세로 전환하는 국세 규모가 커지면 전입금제도의 도움 없

이 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입금화는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는 이를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렵

게 될 것이다. 또한 첫째와 둘째의 목적 즉, 내국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

을 줄이고 싶어 하는 기획재정부의 의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입금화를 통

해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소망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입금화 추진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송기창, 2010).

앞에서 살펴 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논거와 통합에 대한 반박 논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정책 효과성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유기적 연계･협력 및 

통합 운영의 관점에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재

정에 관한 일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해외운영 사례, 교육재정 현

황분석 및 개선 연구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선행연구를 크

게 외국사례 등 동향분석 연구,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연구, 지방교육재정

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송기창･김상규(2012)은 일본의 지방교육재정 개혁 동향을 분석하고 우

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관련 정책의 개혁동

향은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 정책 추진, 삼위일체 개혁에 따른 의무

교육비 국가부담 총액재량제 도입,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윤홍주(2011)는 지방교육재정규모의 변화 및 변화요인 파악을 위해 2000~2009

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시･도교육청별 세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지방교육

재정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재원확보의 안정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크

게 완화되었다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시･도교육청의 세입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재

정적 요인의 경우 비법정전입금, 자체수입, 이월금, 교육적 요인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학교수이고, 제도적 요인의 경우 2001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2012)는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및 향후 재정소요에 관한 

연구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내역을 조사하여 

세입･세출 항목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교육부문 공공지출, 교육여건 등을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의 적정 규모 도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건비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지방재정소요 규모는 2013년 49.4조 원, 2014년 50.4조 

원, 2015년 51.3조 원으로 추정된다.

둘째,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아직 미약한 실정이

어서 교육비 증액이 요구된다.

셋째, 인건비를 비롯한 학교지원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으므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실

시할 때는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논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20.27%)로 정해지며, 내

국세는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의 불경기에 대비할 수 있는 대

책 마련이 시급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과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축소보다 확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각 시･도교육청으로의 예산배분은 교원수에 비례해 배정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교육예산 편성을 위한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지영 외(2005)는 교육재정학은 교육재정계획, 교육재정확보, 교육재정배분･

지원, 교육재정운영･집행 영역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는 교육재

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한 당위적인 문제들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고 교육재정의 특성을 제언

하고 있다.

국중호(1998)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는 경제적인 측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재정을 지방재정에 통합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의 통합(과도기적 단계 필요), 교육국고보조금과 지방국고보조금의 통

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성일 외(2011)는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포괄하는 몇 가지 기초통

계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이 안고 있는 주요 특징적 현상과 문제점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지방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단기적으로는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자주성을 높이면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

재정 간의 정책연계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양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단기적 방안의 경우 교육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권 확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계 강화, 지방재정

과 지방교육재정간의 정책 및 자금 활용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재훈(2012a)은 기존 연구들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면서 지방교육재

정 협력관계의 중요성,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의 재정협력관계를 분석하



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간의 예산협의 활성화, 복잡다기한 협의기구 정비, 시군구의 시도교육청

에 대한 비법정전입금 개선, 시도 법정전출금의 규칙적인 전출에 관한 법령규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중장기적 정책방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에 대한 교육부단체장 임명제를 제안하였다.

김민희(2011)는 지방교육자치와 재정분권화 논의를 살펴보고 일반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현황과 문제점, 일반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유형 및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 일반자치

단체의 지방교육재정지원 방향은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

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간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지방교육예산 편성･심의과정에서 시･도지사

와 교육감의 상호 협의를 제고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백성준(2010)은 일반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간 협력제도 및 문제점, 시도교육

청의 일반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비 지원 유도 방안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전라북

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일반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비 지원 확

대 유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북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 :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활성화, 지

역 실정에 맞는 교육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교육청과 지자체간 신뢰 구축을 

통한 상생파트너십 형성 및 교육협력 네트워크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단위학교 수준 : 학교와 지역사회･기업체･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지역특색과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사업 

개발･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종 외(2012)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실태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제1단계는 기존 연계･협력기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정책협의회를 지방교육재정협의회로 명칭을 개칭하고 의무조항으로 전환하

는 것이다. 제2단계는 지방예산과 교육예산 과정의 일원화 방안으로 시도가 일



반행정예산 및 교육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되, 예산집행만 분

리하고 예산심의와 결산 및 회계검사를 일원화하여 재정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제3단계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

안으로서 우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송기창(2006)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교부

금의 재원확충이 미흡하고 안정성이 약화되었으며 또한, 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은 악화되었으나 지방의 자율성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창(2010)은 지방교육자치의 구조 변화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방교육예산 편성과정의 과제

로는 사업비총량제나 사업일몰제 등과 같은 사업예산을 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야 하고, 사업별 예산과 성과관리제도의 연계･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지방교육재원 확보 과제로는 지방교육세 관할권의 확보, 지방교육세원의 독립세

원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 규정의 구체화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로는 지방

교육예산 심의과정의 과제로는 교육상임위원회에 교육경력의원 우선 배정제 도

입, 시･도교육청 예･결산자문위원회 활성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산편성 

시 시도지사와 협의규정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공은배 외(2008)은 지방교육재정배분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교육재정 배분 

구조의 복잡성,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 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미반영, 

인건비 초과배분에 따른 시･도 재정부담의 심화, 학교신설 수요 급증 및 수요 예

측의 문제로 인한 시설비 부담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발전방안으로서 독립세원의 확보, 세목의 단순화 등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지방교육재정 확충,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나민주(2010)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고등교육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배분･운영･평가

의 과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의 지원사업과 고등교육재정이 조금씩 다원화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2012b)은 시도 및 시군구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재정협력이 지방교육행정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재정협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

고 있음을 전제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기준으로는 효율성(교육재원의 종합적 배

분 곤란,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비효율적 협력체계), 책임성(투명성: 예산 전

출입의 복잡성, 책무성 : 지방교육재정의 성과에 따른 관련 기관들의 책무, 통제

가능성, 합법성), 충분성(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정치적 이해의 상충, 과세권 

결여)을 사용하고 있다.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 거버

넌스 차원의 대안으로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 도입, 시도교육청

을 시도에 통합시키고 교육전문가를 교육부시장(부지사)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

시하고 있다.

김병주 외(2007)은 고등교육의 재정구조 및 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

다. 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에 관한 인식과 실태조사 및 면

접 등을 토대로 향후 자치단체를 통한 한국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주요 정책대안으로는 지역대학의 가치 존중,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교

육활동을 통한 협력 및 지원, 연구활동을 통한 협력 및 지원, 주민 삶의 질과 복

지향상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자치단체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유도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윤홍주(2003)는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으로 재원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국가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원 

부담수준이 낮다고 지적하고 교육재정분권화 관점에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교육재원 부담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기준의 마련, 지방



교육재정의 자주권 확대,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책임 한계의 명확화, 지역 

간 교육재정 격차의 해소를 제언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지

역 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재원 확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특별교부금과 증

액교부금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고 있다.

윤홍주(2012)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변천과정과 보통교부금의 성과 및 

과제를 파악하였다.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는 지방교육재원 규모의 확대, 교육

재원 확보와 재원의 변동 측면에서 볼 때 안정적인 교육재원의 확보기능, 공평

한 보통교부금의 배분 등이다. 반면 보통교부금제도의 과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규모 축소요구에 대한 대응, 새로운 재정수요의 증가 및 경직적 사업비의 증

가, 총액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과의 통합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제시하였다.

안종석(2012)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교부금 규모와 학생수는 매우 

밀접한 관계임에도 교부금 규모는 학생수와는 무관하게 내국세 수입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부금 배분 방식이 복잡하며, 세부항목별 

비용 측정으로 인해 총액배분방식임에도 국고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분리되어 운영된다. 주 헌법 및 법에 따라 

주 교육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당해지역 학교구의 교육을 운영하는 특별자



치단체(school district)가 설치되어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 또는 카운티)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학교설립, 교육과정개발, 등록･졸업 등에 관한 사

항을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지역학교구)에서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별로 지방

교육행정제도의 형성･운영방식(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의 지위 및 권한, 선출제도 

등)이 매우 다양하다. 지역학교구(school district)는 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수지

방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위원회가 조례제정, 조세징수, 예산편

성, 교원임명, 교육정책개발 등 의결 및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이승종 외, 

2012: 77-78).

미국의 교육재정제도는 주정부 차원에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일반회계

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형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주정부 이하의 지방정부 차

원에서는 학교구를 설치하여 분리 운영하는 분리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의 교육재정의 부담은 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방분권형 교육재정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행정체제는 중앙부처의 교육부, 지방정부의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의 3단계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교육청 역할은 아동･청소년국이 

수행하고 있다. 의결 및 집행기능 구조는 통합형으로 지역교육청의 교육위원회

가 담당한다. 일반-교육행정 통합형으로 교육의 책임이 아동･청소년국장에게 있

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local authority), 즉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다(이승종 

외, 2012: 83-84).

첫째, 지역의 교육수요에 대한 최고 책임은 지방의회에 있으며, 이를 아동･청

소년국을 통해 수행한다. 아동･청소년국은 교육 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등 포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교육청의 의무는 교육정책 및 방향, 총괄적 운영, 계획, 정보, 업무

수행 평가, 자원관리, 입학허가, 통학 등의 서비스 제공, 긴급상황, 국가와 지역 

간의 완충 등 조정 및 중재 등을 수행한다. 영국은 교육부 아래 150개의 지역교

육청이 존재하고 중앙정부는 일반적 정책수립, 지방정부는 정책 집행을 책임지

는 구조이다.

셋째, 초중등교육은 광역지방정부에서 관장하고 대학은 국가가 담당한다. 광

역지방정부는 초중등학교의 설치, 재정지원, 학교 커리큘럼 평가 등을 관장한다.

넷째, 교육감(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서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의원(50% 이

상)과 외부전문가(50% 이내)로 구성되고 교육감은 전문가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임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council tax), 정부보조금(grants), 채권(loans)을 통해 교

육비용을 충당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중앙정

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약 20%는 특별한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된다.

지역교육청의 재정수입은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과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예산은 공립학교 신축, 교사채용, 교과서 및 학용



품 구매 등의 전반적인 교육서비스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각 학교가 예산지침

서에 따라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지방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취합･집계하여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가 총예산을 배분하면 지방정부가 확

보된 자체예산 중 일부를 추가하여 다시 각 학교로 배분하게 된다. 일반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DSG(Dedicated Schools Grant)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며, 독립학교(아카데미)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지방정부의 간

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이승종 외, 2012: 85; 고선, 2013: 

39-40).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를 취한다. 

의결 및 집행기능 구조는 분리형으로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교육위원회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는 통합형으로 자치단체장이 교육위

원 및 교육장을 임명한다. 2000년 4월 시행된 지방분권일괄법에 따라 기존의 교

육장 임명 승인제를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

출된 교육장은 시장으로부터 교육위원으로 임명되고 동시에 교육위원회가 교육

장으로 임명한다. 교육장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이승종 외, 2012: 86).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일원화되어 있는 체계이며,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 간의 재원조정이 이루어진다. 일본에서의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과 집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분권형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교육

세라는 목적세 형태의 세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으로 시장, 민선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장

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학교행정에 관하여 부여된 교육사무 범위 

내에서 의결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역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은 주로 교육내용과 교육정책, 교사의 보수와 관련한 정책 및 인사제도를 관장

한다. 프랑스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공립의무교육

과 무상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육청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의 

교육행정기관 지위를 갖는다. 각 30개의 광역교육청을 총괄 지휘하는 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다. 교육감의 주요 임무는 교육부

에 의해 지시된 제반 지침들의 조정･적용･통제하는 것이다(이승종 외, 2012: 

87-88).

교육재정 분담을 포함한 공교육제도 운영에 있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

지만 교육분야에서는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주요한 세원은 국세와 지방세이며, 세출은 인건비, 구매 및 통학비, 장비보

조금, 설비, 이전비, 이자, 기타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프랑스의 국내 총교육비 

규모는 2010년 기준 1,348억 유로이며 GDP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규모는 2010

년 기준으로 7%이며, 국가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0% 수준

이며, 교육 주체별로 교육재정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세희 외, 

2012; 고선, 2013: 58-59).



교육행정은 광역단위인 군(Kreis)과 기초단위인 게마인데(Gemeinde) 단위로 교

육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된 교육행정기관은 없다. 최고 학교감독기관

은 각 주의 교육문화부장관, 중간 수준은 관구정부, 하위 수준에서는 기초자치단

체가 담당하고 있다. 주의 교육문화부장관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교육장은 주의 

교육문화부장관이 임명한다. 일반행정기관과 분리된 교육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주의 교육문화부장관 및 교육장의 선출방식 등과 관련하여 교육의 독립성

에 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이승종 외, 2012, pp.89~90).

교육재정도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방식이나 주정부가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지출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교사 인건비를 부

담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운영 및 유지에 대한 비용, 교사 이외의 인

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한다. 2009년 기준으로 전체 교육재정지출 1,646억 유로

에 대한 재원조달구조는 연방정부가 전체 교육재정의 12.1%를 지원하고 주정부

가 52.4%를 부담하고 이외에 지역단위 14.4%, 민간주체 20.8%, 해외부담 0.3% 

등으로 구성된다. 조달된 교육재정의 집행을 보면, 연방정부가 전체 집행액 중 

10.1%를 지출하고 주정부가 49.4%, 지역단위가 19.4%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고선, 2013: 82-83).



학생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교육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

본 및 OECD 평균보다 낮고, 국민1인당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영

국, 미국, 일본에 비해 낮고 OECD 평균과는 동일한 수준에 있다. 중등교육의 경

우 학생1인당 공교육비는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일본 및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민1인당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영국보다 낮으나 일

본과는 동일하고 미국과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 

학생1인당 공교육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및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국민1인당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도 미국, 영국, 일본 및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지출대비 교육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6.2%로 OECD 평균 13.0%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며, 

미국(12.7%), 영국(12.0%), 일본(9.3%)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GDP 대비 교육지출 비율은 2010년에 우리나라는 4.9%로 OECD 평균 

5.8%보다 낮고 미국(5.5%), 영국(6.3%)보다 낮으나 일본(3.8%)보다는 높은 수준

에 있다.



외국의 교육재정 체계와 구조는 그 나라의 역사와 지방자치의 전통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사례 국가의 교육재정 체계와 구조를 비교하

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이승종 외, 2012 : p.92).

첫째, 교육자치의 행정구조 즉, 계층제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재원분담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둘째, 교육자치의 관장기능과 교육수장인 교육감 선출방식에 따라 재원분담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셋째, 교육재정 구조 역시 각 국가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인 정부 간 관계

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영국･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최근 분권화에 의해 주정

부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넷째, 외국의 경우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분리되어 있으나 지방재정과 교육

재정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사례(예 : 미국 지방정부, 일본 지방자치단체 등)가 



발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교육감을 별도로 두

고 있으나, 재정 측면에서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재

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경

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시･도

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하여 일반재정과 분리･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의무교육경비의 부담, 교육비의 보조,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

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며,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동법 제37조).

둘째,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하며, 국가의 교육비

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동법 제39조).

셋째,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이때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동법 제40조).

이와 같은 사항을 기초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

면 <그림 3-1>과 같다.



 



즉, 지방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

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재정(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

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교육경비보조금 등 비법정전입금), 자체수입, 차입재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59년 도입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1964년 도

입된 지방교육교부세를 통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

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자치단체 간 교육의 균형 있

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이다. ‘지자체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국가에 의한 교부금 교부 및 국가의 교육재정 

확보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

한 재원’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송기창, 2006).

2000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크게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

부금으로 구성되며, 보통교부금은 다시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내국세의 11.8%와 봉급교부금이며, 봉급교부금은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 

전액과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된다. 2000년 1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부터 내국세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0%로 상향

조정되었고,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교부금도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 즉, 교

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학급담당수당,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보직교사수

당, 교원특별수당, 보건교사수당(2002년 추가) 등을 포함하게 된다.

2004년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원확보 및 지원구조의 단순화･투명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

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통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0%에서 19.4%로 인상하



였다. 아울러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하여 교육세를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였고, 특별교부금의 재원도 보통교부금의 1/11에

서 내국세 19.4%의 4/100로 조정하였다. 2004년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관련 조항을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효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2008년

부터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19.4%에서 20%로 인상하였고, 이후 지방소비

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0년 20.27%로 인상하였다.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내국세 20.27%의 

96/100 금액과 교육세 전액으로 조성)과 특별교부금(내국세 20.27%의 4/100 금액

으로 조성)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금은 자금의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총액

으로 지방에 배분되는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이고, 특별교부금은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이다(임성일･손희준, 2011).

지방교육양여금은 1990년 12월 제정된 지방교육양여금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 의한 환특회계를 제외한 교육세 전액이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관리･운용되었다. 2000년까지는 교육

세 전액이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이었으나 2001년 교육세가 지방세분과 국세분

으로 이원화되면서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에서 제외된다. 이후 

2005년 국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통합되면서 지방교육양여금제도

는 폐지되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해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에 소



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재원

이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교부되는 교부금이

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교체와 교원의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1989년 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설치

되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교육재정 GNP 

5% 확보계획의 일환으로 다시 5년 동안(1996～2000) 한시적으로 재설치되었다

가 2001년 폐지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크게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을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며, 전입 근거

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원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입금을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한다(송기창 외, 2010).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시･도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학교

용지부담금이 있다.

시･도세 전입금은 2000년 시･도세 총액의 2.6%에서 2001년 3.6%로 전입규모

가 확대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비의무교원봉급전입금이 합산되면서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지역 3.6%로 다시 확대되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001년 신설되었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



을 재원으로 한다. 2001년에는 교육세가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개편되면서 

지방세분 교육세의 세율이 경주마권세의 경우 50%에서 60%로, 담배소비세분의 

경우 40%에서 50%로 인상되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20%, 등록면허세액 

의 20%,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균등할 주민세액의 10~25%, 담배

소비세액의 50%, 레저세액의 40%를 재원으로 한다.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특별시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를 전입하도록 되

어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방자치단

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시･

도의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시･도

가 학교용지매입비의 1/2을 지원하는 법적 의무경비이다. 동 부담금은 취득세･등

록면허세수입, 개발부담금,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기본재원으로 조달된다.



한편 비의무교원봉급전입금은 2000년까지 서울과 부산이 각각 100%와 50%를 

부담해오다가 2001년부터 기타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도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4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폐지되었다.

비법정전입금에는 ｢도서관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지원되는 기타 교육지원금 등이 있다.9) 이와 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속하는 각급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재

정지원제도(교육경비보조금)가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교육예산 또는 민간이전과 달리 자치단체가 관내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

학교 이하 각급학교 등 교육현장에 직접 투자하는 재정지원 장치이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7년 3,780억원에서 2010년 8,368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2014년에는 

8,264억원 수준으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1개 학교당 최고 5억원 이상 지원하

는 등 선심성 예산지원 및 자치단체 간 경쟁적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10)

비법정전입금은 법정전입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는 

예산이다. 법률에 부담 의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법정전입금 외에 지방자치

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

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시･도는 

관할지역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법정전입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

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은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규정에 근거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서 자치단체의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① 학교의 급식시설･설

비사업, ②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③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④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⑥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

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⑦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비법정전입금은 재정지원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정치적 성향,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 지역주민의 교육요구 수준 등에 따라 전입 규모가 달라

질 수 있다(하운봉, 2009 : 31). 특히 지역의 재정력에 따라 자치단체 간 전입규

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 불균형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백성준, 2010).

자체수입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토지사용료,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수입 등의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자산임대 및 매각수입, 이자수입, 적립금수입, 각종 잡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차입재정은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지방교육채는 

시･도 교육감이 발행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

육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



으로 지방교육채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기채안

에 대한 심사･의결을 규정하고 있다.11) 즉, 지방교육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이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

할 수 있다.

주민 및 기관 등 부담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별한 재

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특별부과금,12) 지

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분담금, 기부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 기관부담금 등을 의

미한다.13)



기타 재원으로는 이월금이 있다.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집행잔액, 이월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2007년 37.3조원에서 2011년 48.6조원, 2013년 54.7조원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연평균 6.56% 증가).

2013년 지방교육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3조 7,280억원(6.8%), 의존수입은 50

조 9,489억원(93.2%)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존수입의 경우 중앙정부 이전수입(지

방교육재정교부금, 극고보조금)은 42조 1,163억원(77.0%), 지방자치단체 이전수

입(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은 8조 8,326억원(16.2%)에 이르고 있다. 연도

별로는 2010년 이후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의존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구조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 비중을 

통해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77.0%, 지방자치단체 16.2%이며, 연

도별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원부담이 증가하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

원부담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2007~2013년)로는 중앙정부가 

68.1%~77.0%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16.2%~19.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분 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27%, 교육세분 교부금 : 교육세 전액)과 국고보조금(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재원구성에서는 내국세분 교부금이 86.6% 

~88.2%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법정이전수입(의무적 부담경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를 말한다.

① 지방교육세 전입금

지방세징수액에 부가세(surtax)로 징수되며, 지방교육세 해당세목은 취득세액･

등록면허세액･재산세액의 20%, 레저(경주･마권)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50%, 

주민세균등분액의 10%(인구 50만 이상 시지역 25%), 자동차세액의 30%이다.



② 담배소비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이다.

③ 시･도세 전입금14)

시･도세 전입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

항 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

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총액(｢지방세기

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을 재

원으로 한다.

④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개발지역내 학교신설시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말한다.

그리고 비법정이전수입(재량적 경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7항), 

학교급식법(제9조) 및 도서관법(제29조제1항)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서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013년 기준으로 법정이전수입이 91.0%, 비법정이전수입이 9.0%이고 지방교

육세 전입금이 61.9%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 시도세전입금 18.9%, 

담배소비세 전입금 6.6%, 학교용지부담금 3.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위와 같은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이외에 그 관

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규정 제1조).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

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규정 제2조).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

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규정 제3조).

첫째,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셋째,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기준

에 해당한다.

2013년도 지방교육 세출예산 구조는 인건비(58.1%), 운영비(8.9%)를 비롯하여 

시설사업비(10.0%), 주요사업비(20.8%), 지방채･BTL상환 등(2.2%)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시설

비와 사업비 비중이 증가하고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다소 감소

하는 추이를 보이고 지방채와 BTL 상환비 등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예산규모 기준으로 중앙정부 예산규모는 274.7조원(55.9%), 지방자치단체 예

산규모는 163.6조원(33.3%), 지방교육 예산규모는 52.9조원(10.8%)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각 주체 간의 재정이전을 고려한 총재정사용액 기준으로 예

산규모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재정 158.0조원(42.3%), 지방재정 160.0조원(42.8%), 

지방교육재정 55.9조원(14.9%)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산규모 면에서는 중앙정부예산, 지방예산, 지방교육예산이 각각 

55.9% : 33.3% : 10.8%이나, 주체 간 재정이전을 반영한 총재정사용액 면에서는 

42.3% : 42.8% : 14.9%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주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기

관 간 재정이전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원이전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이고 국고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국가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②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기관으로의 재원이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

보조금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고 교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국가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기관으로의 재원이전은 법정전출금, 비법정전

출금, 교육경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 담

배소비세의 45%(도 제외), 시･도세의 일정률(서울 10%, 광역시･경기도 5%, 도 

3.6%),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매입비의 1/2 부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

례법)이다. 비법정전출금은 법정전출금 외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별도의 경

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이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기관에 지

원하는 경비이다. 이와 같은 정부 간 재정관계를 고려하면서 2014년도 예산 기

준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기관 간의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356,982억원), 국고보조금

(400,097억원)을 이전하고 지방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교부금(408,681억원), 교육보

조금(1,00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기관에 대해 전출금(의무)(78,108억원), 보조금

(재량)(21,94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간의 재원이전 내역을 

2014년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중앙재정은 274.7조원, 지방재정은 

163.6조원, 지방교육재정은 52.9조원으로 각 주체별로 55.9% : 33.3% : 10.8%의 

구성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교육지원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 전체 지방교육지원 예산은 10

조 53억원이며 이는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이 1조 8,926억원, 담배소비세 전출금 

5,403억원, 지방교육세 4조 9,99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3,648억원, 학교급식 1조 

3,681억원, 교육경비보조 8,264억원, 기타 136억원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교육지

원예산의 평균은 5,885억원이며 표준편차 7,696억원, 변이계수 1.308, 최대/최소

비율은 56.4로 지역 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방교육지원 예산의 구성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도 전체 교육지원 

예산 중 지방교육세가 50.0%로 가장 높은 점유 비율을 보이고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이 18.9%로 이들 2개 항목이 전체의 68.9%를 차지한다. 이 외에 학교급식

(13.7%), 교육경비보조(8.3%), 담배소비세 전출금(5.4%), 학교용지부담금(3.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분석에서와 마찬가

지로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이 큰 비중을 점하는 가운데, 일부 시･



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학교급식, 교육경비보조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

타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교육세 41.4%,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 34.4%로 이들 2

개 항목이 서울시 교육지원예산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담배소비

세 전출금(9.1%), 학교급식(9.2%) 등으로 나타난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53.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 학교급식보조(15.6%), 시･도세 총

액의 일정률(10.9%), 교육경비보조금(10.1%), 학교용지부담금(9.8%) 등으로 나타

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16.6%, 강원도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0.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지원 항목을 법정전입금(시･도세 총액의 일정률,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과 비법정전입금 및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구분

하여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법정전입금이 77.9%를 점하고 비법정전입금 

13.8%, 교육경비보조금 8.3%로 나타난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특별･광역시의 경우 법정전입금이 모두 80% 이상(인천 

제외)을 차지하는 반면 도는 상대적으로 법정전입금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법정전입금은 대구 90.9%, 울산 90.7%, 부산 89.1%, 서울 85.5%, 대전 85.5%로 

비중이 높은 반면에 전남 54.3%, 강원 63.4%, 충남 64.0%, 충북 65.8%, 전북 

68.7%로 70% 미만으로 지역 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구는 법정전입금 90.9%, 비법정전입금 4.1%, 교육경비보조금 4.9%인 

반면 전남은 법정전입금 54.3%, 비법정전입금 28.0%, 교육경비보조금 17.7%로 

구성 비중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법정전입금은 75.9%, 비법정전

입금 15.5%, 교육경비보조금 8.7%의 구성 비중이며, 지역 간 편차는 교육경비보

조금(변이계수 : 0.619)이 법정전입금(0.142)이나 비법정전입금(0.474)보다 큰 것

으로 분석된다.



지방교육지원 예산의 시･도별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합계에서는 서울시

가 지방교육지원 예산의 27.2%, 경기도가 24.6%로 이들 2개 시･도가 교육지원예

산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인천 6.1%, 부산 5.9%, 경남 

5.4%로 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세종 0.5%, 제주 1.6%, 울산 2.1%, 광주 

2.4%, 충북 2.4%, 전북 2.4% 등으로 나타난다.

주요 항목별로 시･도의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에서는 

서울이 4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경기도는 14.1%를 점하고 있고 그 외

에 부산 6.6%, 대구 5.2%, 인천 5.1% 등이다. 담배소비세 전출금은 서울이 45.8%

로 매우 높은 비중을 점하고 이외에 부산 13.9%, 인천 12.4%, 대구 10.6%, 대전 

6.8%, 광주 6.1%, 울산 4.5% 등을 보인다.

지방교육세는 경기 26.4%, 서울 22.6%로 이들 2개 시･도가 지방교육세의 

49.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경남 6.3%, 부산 6.2%, 인천 5.6%, 경북 4.3% 

등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경기도가 65.8%로 절대적 비중을 점하는 가운데 이외

에 서울 4.9%, 대구 4.8%, 부산 3.7%, 경남 3.0% 등으로 나타난다. 학교급식보조

는 경기 28.1%, 서울 18.3%로 이들 2개 시･도가 4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에 경남 8.5%, 인천 6.3%, 전남 5.8%, 충남 5.7%, 충북 5.1%, 전북 3.9% 등의 비

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 30.0%, 서울 17.4%로 이들 2개 시･도가 47.4%

를 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인천 7.8%, 충남 6.7%, 강원 6.2%, 전남 6.1% 등의 비

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지원 예산항목별 지역 간의 편차는 학교용지부담금(변이

계수 : 2.636), 비법정부담금(2.241), 시도세총액 전출금(1.991)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 유형별 교육지원 예산의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특별･광역시가 51.0%, 도가 4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특별･광역



시(51.0%)의 경우 서울 27.2%, 광역시 23.8%이고 도(49.0%)의 경우 경기도 

24.6%, 기타 도 24.4%로 나타난다.

교육지원 예산의 각 항목에 대해 자치단체 유형별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시･

도세 총액의 일정률은 특별･광역시가 74.5%, 도 25.5%로 나타나며, 특별･광역시

(74.5%)의 경우 서울 49.5%, 광역시 25.0%이고 도(25.5%)의 경우 경기도 14.1%, 

기타 도 11.4%이다. 담배소비세 전출금은 특별･광역시가 100.0%로 도의 부담은 

없으며,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 45.8%, 광역시 54.2%의 비중을 보인다. 지방교

육세는 특별･광역시가 46.1%, 도가 5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의 경

우 서울 22.6%, 광역시 23.5%이고 도의 경우 경기도 26.4%, 기타 도는 27.5%로 

나타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광역시 22.9%, 도 77.1%의 점유 비중을 보이고 있으

며,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 4.9%, 광역시 18.0%이며, 도의 경우 경기도 65.8%, 

기타 도 11.3%이다. 학교급식보조는 특별･광역시의 비중이 34.8%이고 도는 

65.2%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 18.3%, 광역시 16.5%이고 도

의 경우 경기 28.1%, 기타 도 37.1%로 나타난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특별･

광역시 34.0%, 도 66.0%의 점유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

울 17.4%, 광역시 16.6%이고 도의 경우 경기도 30.0%, 기타 도 36.0%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로 교육지원 예산의 시도별 비중을 분석하면, 특별･광역시는 2008년 

54.6%에서 2009년 51.1%로 낮아졌으나 2010년에 다시 54.4%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4년 51.0%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2008년 45.4%에서 2009년 

48.9%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45.6%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4년 49.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시･도별로는 서울시와 울산시는 계속하여 교육지원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도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201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

년에 24.6%로 전년도(27.2%)에 비해 2.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시･

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연도 간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경남도는 최근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시는 연도 간에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교육지원 예산의 시･도별 비중의 편차를 보면, 2008년(변

이계수: 1.419)에 가장 크고 2011년(1.363), 2013년(1.376), 2014년(1.308)에 편차

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



예산규모(일반회계) 대비 교육지원 예산의 비중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 현황

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지원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7.4%에 해당하

며, 변이계수 0.464, 최대/최소비 4.8로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 

예산규모(일반회계) 대비 교육지원예산의 비중을 보면, 서울시가 1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10.5%, 인천시 9.4%, 대전시 9.4%, 세

종시 9.0%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경북도 2.9%, 전남도 3.0%, 전북도 3.1%, 강원

도 3.4%, 충북도 4.2%, 충남도 4.6%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예산규모(일반회계) 대비 교육지원 예산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2008년 7.7%에서 2009년에 8.4%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7.8%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2년 8.6%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4년에 7.4%

로 나타난다.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특별･광역시는 2008년 12.8%에서 2010년 12.2%까지 감

소하였으나 2011년에 다시 13.0%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4년에 10.8%

를 보인다. 도는 2008년 5.6%에서 2009년에 6.3%로 높아졌다가 2010년 5.5%로 

크게 낮아졌고 이후 2013년에 6.4%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5.6%로 

0.8%p 감소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서울시는 2008년 

16.2%에서 2010년 15.3%까지 감소하였고 2013년 16.9%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 14.1%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2008년 11.5%에서 2009년 

10.5%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2년에 12.9%, 2013년에 

12.8%에 이르렀으나 2014년에 10.5%로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은 예산규모 대비 교육지원 예산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전시는 2009년 이후 미세하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12년에 14.8%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2013년에 10.2%, 

2014년에 9.4%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도의 경우 대체로 2012년과 2013년에 걸

쳐 중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예산규모 대비 교육지원예산 비중이 감소

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제주도는 2011년 4.8%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

년에 6.1%로 나타난다.

예산규모 대비 교육지원예산의 비중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는 2008년 0.579

(변이계수)에서 2012년 0.556, 2013년 0.510, 2014년 0.464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최대/최소비 역시 2008년 6.62에서 2013년 5.61, 2014년 4.84로 감소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도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은 

8,264억원으로 이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 3,186억원, 교육시설 개선사업 

2,129억원, 지역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436억원, 교육정보화사업 46억원,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사업 44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간 편차는 교육시설개선(변이계수: 1.621),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1.458)

에 비해 지역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1.241), 지역주민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1.025) 등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경비보조금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지

원사업이 3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교육시설개선사업이 25.8%로 이들 

2개 사업이 64.4%를 점하고 있다. 이외에 지역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5.3%, 교

육정보화 0.6%, 지역주민 교육과정개발･운영 0.5% 등이다.

지역 간 편차는 교육정보화(변이계수: 1.557), 지역체육･문화공간사업(1.176)에 

비해 교육과정운영(0.633), 교육시설개선(0.785) 등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은 것

으로 나타난다.

･



시도(시군구 포함)를 대상으로 패널자료(panel data, 2008~2013)를 사용하여 교

육지원예산 관련 변수와 지방재정의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우선 교육지원 예산 관련 변수로는 교육지원예산액을 비롯하여 주요 지원 

항목인 시도세 전출금(시도세 총액의 일정률), 학교용지부담금, 담배소비세 전출

금, 지방교육세, 시군구교육경비지원액 등을 선정한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 관련 

주요 변수로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수입, 지방세부담액, 정책사업비, 자

체사업비, 사회복지지출, 세출예산액 등을 선정한다.

지방교육예산지원 총액은 재정자주도(0.762), 자체사업비(0.754), 지방세부담액

(0.706)과 강한 정(+)의 상관성을 보이나 정책사업비(-0.170), 세출예산액(-0.385)

과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지방교육지원 예산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별

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세전출금은 재정자주도(0.751), 자체사업비(0.710)와 강한 정(+)의 상

관성을 보이나 정책사업비(-0.314), 세출예산액(-0.356)과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은 자체사업비(0.604)와 강한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나 

세출예산액(-0.345)과는 역(-)의 상관성을 나타낸다.

셋째, 담배소비세 전출금은 재정자립도(0.707), 재정자주도(0.705), 자체사업비

(0.656)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정책사업비(-0.529), 세출예산액

(-0.515)과는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재정자주도(0.708), 자체사업비(0.724), 지방세부담

액(0.646), 재정자립도(0.645)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반면 세출예산액

(-0.376), 정책사업비(-0.088) 변수와는 역(-)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시군구교육경비지원액은 자체수입(0.528), 지방세부담액(0.503)과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예산액(-0.065)과는 역(-)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2013년에 걸친 지방교육지원 예산 관련 변수와 지방재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으로는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지원 예산 변

수들은 세입변수(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세부담액)와 자체사업비와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세출 관련 변수에 해당하는 정책사업비, 세출

예산액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낮거나 역(-)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회

복지지출의 경우 교육지원예산 변수와 상관성이 낮거나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나



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행 지방교육지원예산은 지방자치단

체의 자체사업비나 세입재원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정책사업비

나 세출예산액 등 세출구조와는 역(-)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 교육예산지원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군구교육경비지원액은 사회복지지출 변수와 상관관계가 매우 낮고 유의미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명확한 지원 기준과 체계적인 관

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15)에 

대해서 주요 교육변수 및 재정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교육변수는 인구1천명

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이며 재정변수는 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

정력지수, 사회복지예산비중, 주민1인당 GRDP를 사용한다.16) 우선 각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본 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 독립변수에 대

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전국 평균은 

6,841백만원이고 주민1인당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2,638원, 학생1인당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43,966원으로 나타난다. 자치단체 간 편차는 주민1인당 



교육기관보조금(변이계수 : 0.782)이 교육기관보조금(1.289) 및 학생1인당 교육기

관보조금(1.365)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게 나타나며, 최대/최소비는 

교육기관보조금(343.4)이 가장 작고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금(7,065.1)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 관련 변수의 경우 인구1천명당 학생수의 전국 평균은 134명이고 교원당 

학생수는 10.3명이다. 자치단체 간 편차는 인구1천명당 학생수(변이계수 : 0.265)

와 교원당 학생수(0.503)가 인구수(4.974)에 비해 편차가 작게 나타나고 최대/최

소비 역시 인구1천명당 학생수(6.7)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 관련 변수의 경우 주민1인당 예산규모의 전국 평균은 3,202천원, 재정자

립도 51.1%, 재정력지수 0.561, 사회복지예산비중 23.1%, 주민1인당 GRDP 

67,849천원으로 나타난다. 자치단체 간 편차는 주민1인당 예산규모(변이계수 : 

0.802), 주민1인당 GRDP(0.587), 재정자립도(0.566), 사회복지예산비중(0.473)은 

재정력지수(0.179)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최대최소비는 

주민1인당 GRDP(76.2)가 가장 크고 재정력지수(2.8)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주민1천명당 학생수(상관계수 : 0.3398), 교원당 학

생수(0.3584), 재정자립도(0.5810), 재정력지수(0.3594)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

이나 주민1인당 예산규모(-0.3317)와는 역(-)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1인

당 교육기관보조금은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금(상관계수 : 0.7913), 주민1인당 

예산규모(0.5132), 재정력지수(0.5344)와 강한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나 사회복

지예산비중(-0.6205)과는 강한 역(-)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금은 주민1인당 예산규모(상관계수 : 0.6124), 재정력

지수(0.3211)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나 주민1천명당 학생수(-0.5102), 교원당 

학생수(-0.5266), 재정자립도(-0.3618), 사회복지예산비중(-0.5937)과는 역(-)의 상

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분석 결과에서 현행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보조금과 교육변수(주민1천명

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재정변수(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력지

수, 사회복지예산비중, 주민1인당 GRDP)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주민1천명당 학생수,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사회

복지예산비중과 정(+)의 관계를 보이나, 교원당학생수, 주민1인당 예산규모, 주

민1인당 GRDP와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

금은 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력지수, 사회복지예산비중과 정(+)의 관련성을 보

인 반면 주민1천명당 학생수, 교원당학생수,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GRDP와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수(교육기관보조금,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금)와 관련 독립변수에 의

한 회귀분석에서는 교육기관보조금은 주민1천명당 학생수, 재정력지수와 유의미

한 관계를 보이고,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금의 경우 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

력지수, 사회복지예산비중 변수와 유의미하게 나타나, 양자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원당학생수, 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력지수, 사

회복지예산비중과 정(+)의 관계를 보이나, 주민1천명당 학생수, 재정자립도, 주

민1인당 GRDP와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

금은 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력지수, 사회복지예산비중과 정(+)의 관련성을 보

인 반면 주민1천명당 학생수, 교원당학생수,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GRDP와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광역단위(시･도)의 경우 종속변수(교육기관보조금,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금)

와 관련 독립변수에 의한 회귀분석에서 교육기관보조금 및 학생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 모두 관련 변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재정력지수, 주민1인당 GRDP와 정(+)의 관계를 보

이나, 주민1천명당 학생수, 교원당학생수, 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사회



복지예산비중과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

금은 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주민1인당 GRDP와 정(+)의 

관련성을 보인 반면 주민1천명당 학생수, 교원당학생수, 사회복지예산비중과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시 단위의 경우 종속변수(교육기관보조금,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금)와 관련 

독립변수에 의한 회귀분석에서 교육기관보조금은 주민1인당 예산규모, 주민1인

당 GRDP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

금은 주민1천명당 학생수, 재정력지수 변수와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들 변수가 

교육기관보조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주민1천명당 학생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

중, 주민1인당 GRDP와 정(+)의 관계를 보이나, 교원당학생수, 주민1인당 예산규

모, 재정력지수와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

금은 주민1천명당 학생수, 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GRDP와 

정(+)의 관련성을 보인 반면 교원당학생수, 재정력지수, 사회복지예산비중과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군 단위의 경우 종속변수(교육기관보조금,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금)와 관련 

독립변수에 의한 회귀분석에서 교육기관보조금은 주민1천명당 학생수, 교원당학

생수, 주민1인당 예산규모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1인

당 교육기관보조금은 교원당학생수 변수와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들 변수가 교육

기관보조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주민1천명당 학생수, 교원당학생수, 재정자립도, 재

정력지수, 사회복지예산비중과 정(+)의 관계를 보이나, 주민1인당 예산규모, 주

민1인당 GRDP와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

금은 교원당학생수, 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 반면 주민1천명당 학생수, 주민1인당 GRDP와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구 단위의 경우 종속변수(교육기관보조금,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금)와 

관련 독립변수에 의한 회귀분석에서 교육기관보조금은 교원당학생수, 재정자립



도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금은 

교원당학생수 변수와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들 변수가 교육기관보조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주요 교육 및 재정변수에 의한 

회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육기관보조금의 경우 주민1천명당 학생수, 교원당학

생수, 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주민1인당 GRDP 등이 주요 

영향변수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학생1인당 교육기관보조금의 경우 주민1천명당 학생수, 교원당학생

수, 주민1인당 예산규모, 재정력지수, 사회복지예산비중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결과를 각 자치단체 유형별로 종합하면 

<표 3-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된 칸막이식 운영으로 지방재

정 전체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조정이 어렵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법령상 지방교육사무의 집행기능이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교

육재정이 일반재정과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은 지역주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서비스의 하나이

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지방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시･도교육비특별회계, 각급 학교)에 지원하



는 지출이 증대하고 있고 최근 여러 시･도에서 교육 관련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예: 평생교육과, 교육협력과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지방교육과 관련하여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여 법령상 양자 간의 분리 운영을 명시화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

사･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8조와 19조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

도에 교육감을 두고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학예에 관한 사

무의 집행을 시도지사로부터 분리하고 있다.



2013년 기준에서 전체 지방교육예산 약 54.7조원 중에서 16.2%에 해당하는 

8.8조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구는 지방교육행정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나, 양 기관 

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재정적 연계･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김

재훈, 2012b).

특히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간의 이념적 성향이 다른 경우(서울, 경기 등) 

이념적 갈등은 정책 갈등으로 이어져 양 기관 간의 전반적인 협력관계에 악영향

을 미치게 되어 양질의 지방교육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한다(김재훈, 2012b : 

99-129).

지방교육예산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 비중은 10%에 미

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은 예

산집행에 대한 신축성이 부족하여 수요자에 대한 대응성 부족으로 연결되고 특

히 의존수입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예산집행에 따른 책임성과 성과개선이 낮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권을 갖지 못한 채,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지방교육 재정확보 면

에서 자주성이 빈약하고 이는 재정운영의 책임성이 미흡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991년 지방교

육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되었으나, 교육재정 관점



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자립이 이루

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원을 살펴

보면, 우선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교육세(국세) 전액 및 국고보조금이 있으나 이에 대한 요율이나 세율 결정권은 

모두 국가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의 경우도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

세 등에 부가되어 이루어지고 부과･징수권도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지

방세법 제151조에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세의 세율조정을 허

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담배소비세의 45%, 시･도세 전입금 등도 모두 법률에 규정되어 지방교

육의 집행기관인 시도교육감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지

방교육채 발행은 중앙정부(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자체수입인 수업료의 경

우 교육부가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과세권을 통한 교육재정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

며, 시도교육감의 경우 과세권, 징수권, 기채권 등 세입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세입 권한이 결여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

다. 이와 더불어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의 교육복지정

책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재원확보 수단을 마련하여 교육



재정자립을 구현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권, 세외수입 징수권, 지방교육세의 독

립세원화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적 내용과 실제 운영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비특별회

계에 교육재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것은 법령을 어기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즉,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상급단체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재원을 이

전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기타지원경비로 구분하는 경

우 이들 항목에 대해 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법정전

입금은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시

도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되는 의무적 부담경비를 의미한다. 즉,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전액, 학교용지부담금이 이에 해당된다. 비



법정전입금은 법정전입금 이외에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급식법, 학교

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비특별회

계로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재량적인 경비를 말한다.

기타지원경비는 교육경비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경

비를 말한다. 현재 이들 경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

방교육예산을 지원하면서 혼란스럽고 통계 산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회계검사 등 일련의 예산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간에 연계･협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실제 기능(사무)과 재정의 분리로 인

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 성과관리 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교육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분리운영 하에서도 재정 면에서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

도록 예산 및 결산과정에서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 관련 사업

에 대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가운데 교육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이면서 자치단체 장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핵심 정책사항을 표시할 수 있

는 분야라는 점에서 지방자치 관점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정책 이슈에 해당한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선출직이기 때문

에 정책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의사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유사중복 투자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경제

적 효율 기준에 의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

에 의해 작동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은 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의 지원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에 의한 판단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요구, 선거 

투표 등 정치적 이해관계 등 정치적 변수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단체(경기도, 강원도, 교육청) 사례로 교육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

체와 교육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이나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방과후 학교운영 등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상호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

재는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에 재정협력이 긴밀하지 못하고 분리된 상

태에서 예산편성 및 결산, 사업 성과분석이 이루어져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이 양호한 자치단체일수록 비효율적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단체 중 고양시의 경우 교육사업의 세부사업 기준

으로 14개에 이르고 2013년도 교육지원예산이 2010년에 비해 2.3배 증가하였고, 

수원시의 경우도 사업수는 적지만 2013년도 교육지원예산이 2010년에 비해 2.5

배 증가하였다(제4장의 <표 4-14> 참조).17)

교육기관보조금의 편향적인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시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7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영어교육에 매우 편

향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기관보조금은 열악한 농촌교육 활성화

를 통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예산보다는 영어교육과 명문고 육성, 논술교육지원, 수능대비 집중교육 등 

대입을 위한 학습지원에 집중되어 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관점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권을 갖지 못한 채,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금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확보 면

에서 자주성이 빈약하고 재원조달구조가 매우 복잡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자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기초단체 간 교

육비 지원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 교육청 및 단위학

교 교육수요와의 긴밀한 연계가 미흡한 채, 정치적 목적에 의해(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투자) 교육비 투자가 왜곡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백성준, 

2010).

현행 지방교육재정지원제도는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이외에 교육경비보

조금, 개별 교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위학교에 개별적으로 지



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교육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

체적인 관점에서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사용이 곤란하다.

예를 들어, 시･군 관내에 여러 단위학교가 있는 경우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교

육시설(예 : 학교 앞 CCTV 설치 등)을 위한 교육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단위학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 측면 뿐 아니라 형

평성 측면에서도 현행 지방교육재정지원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고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 본청의 교육담당 조직은 하나의 국단위인 평생교육국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국 하위에 교육정책과, 교육협력과, 도서관정책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있

으며 인원은 총 58명이다.

교육정책과의 기능은 꿈나무안심학교, 영어마을,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평생교

육 등 주로 자체 교육사업이나 교육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협력과는 

주로 대학지원사업이나 고졸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도서관정책

과는 도서관 조성이나 사이버도서관, 도서관련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사업은 교육청을 지원하는 전출금 사업과 교육청과는 상관 없이 

시군의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도 교육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의무적으로 시도세의 일정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출

금은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조 8,251억원으로서 2009년(1조 6,567억원) 대

비 10.2%가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세 전출금(지방교육세 100%)이 1조 3,185억원

으로 가장 많고 보통세의 5%를 전출하는 시도세전출금은 2,667억원으로 나타난다.

법정 의무지출 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

록 하는 비법정 전출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 학교지원, 교육복지강화, 외국어교

육활성화지원,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도비 30%), 교육육성지원, 기타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4-2>에서 2009년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

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지원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인해 법정 전출도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타 시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교육청과 무관하게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하는 도 자

체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창의인성체험 교육기부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단가인상분, 학생급식지원,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들이 있다. 여기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의인성체험 교육기부사업

과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분은 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시군

사업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모두를 살펴보기에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수원시, 고양시, 

오산시, 동두천시, 그리고 최근 군에서 시로 승격한 여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검토 결과 5개 시 중에서 교육 명칭이 들어간 국 단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

는 곳이 2곳이었고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2곳, 교육명칭 없이 타 업무와 

함께 교육관련 기본업무만 추진하고 있는 곳이 1곳 등 조직운영이 다양하였다.

먼저 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고양시와 오산시였는데 하위에 각각 교육



지원과(14명)와 평생교육과(11명)를 두고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 단위는 

수원시와 여주시이며, 수원시의 경우 과단위이지만 사례지역 중 인원이 16명으

로 가장 많았고, 2013년도에 군에서 시로 승격한 여주시의 경우 3명으로 인원이 

가장 적었다. 동두천시는 교육명칭이 있는 부서는 따로 없고 사회복지과 드림스

타트팀에서 교육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인원 또한 3명으로 작다.

･

사례지역의 교육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살펴보면 다음 <표 4-5>와 같이 고양

시가 5곳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다음이 수원시, 오산시, 동

두천시, 여주시의 순이다. 교육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이 대부분 관내 학교

나 유치원이며, 이는 기초자치단체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안되므로 학

교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사례지역의 교육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고양시가 4.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오

산시(3.7%), 수원시(3.0%)의 순서이며, 동두천시가 1.2%로 가장 낮고, 여주시도 

1.9%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분야 예산규모는 교육사업 규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5개 지역 중 교

육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고양시의 경우 교육사업수가 14개로 가장 많고 예산비



중이 가장 낮은 동두천시와 여주시는 사업수도 2개로 가장 적다. 수원시와 오산

시의 경우도 사업수와 예산 비중이 같은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

강원도에서 교육사업 만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은 따로 없고 보건복지여성국 

내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담당 직원 6명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시설관련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633억원

이며 2009년(1,548억원) 대비 5.5% 증가하였다. 각 교육지원 항목별로는 100% 

의무 전출하는 지방교육세가 1,392억원이고 시도세의 3.6%(경기도의 경우 5%)를 

전출하는 시도세전출금이 223억원이다.

법정･의무지출사업은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교육청 사업을 자율적으로 지원하

는 비법정전출금의 경우 2012년 50억원에서 2013년 225억원, 2014년 235억원으

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2013년도에 무상급식 보조

금으로 171억원을 전출한데 따른 것이다. 비법정전출금 사업의 경우 타 시도는 

대폭 축소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에 대해 교육청을 지원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청과 관계없이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교육사업은 다자녀

가정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결식아동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결식아

동 도시락 유류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도비 20% 보조사업으로서 시･군비 80%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도 내 시･군들의 교육담당 조직을 살펴보면 교육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부

서나 팀은 없다. 즉, 강원도 내 5개 사례지역 모두 교육담당 부서나 팀, 담당이 

따로 없고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타 업무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같은 도 단위이지만 강원도

와 달리 ‘교육’ 명칭을 가진 국이나 과를 조직하고 있는 경기도내 시군들과는 차

이가 나타나는 점이다.

･

강원도 내 사례 시･군들이 실시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시･군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례 시･군 5단체 중 삼척시와 속초시, 

정선군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원주시와 평창군은 지원하지 않는 등 시･

군별로 다양한 교육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이고 있다.

교육사업 규모 면에서도 원주시의 경우 단 1개의 사업만을 자체사업으로 실시

하는 반면 삼척시는 11개의 사업을 자체 또는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

주시는 교육사업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삼척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

는 모습을 보인다. 즉, 원주시의 경우 원어민보조교사 등 교육기관 지원사업 단 



1개 이고, 무상급식도 실시하지 않지만 삼척시는 교육기관 지원 외에도 체육관 

신설, 학교육성,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무상급식 등 상당히 많은 수의 교육지원

사업을 자체 또는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평생교육대학 운영 등 3

개 사업, 평창군은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관내 주민평생학습 지원, 평생학습 프

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선군은 교육기관 보조(자체, 보조) 

학교급식지원, 정선장학회 운영 등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교육경비지원 제한)가 2015년

도부터 강력히 적용되고 점점 더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수

가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교육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강원도 

사례지역의 세출 대비 교육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삼척시가 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정선군(1.5%), 원주시(1.2%), 속초시(1.1%), 평창군(0.8%)의 순이다.

교육사업수가 가장 많았던 삼척시가 역시 교육예산 비중도 가장 높고, 교육사

업수가 적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평창군은 교육예산 비중이 가장 낮게 나

타나고 있다. 정선군의 경우 군단위로서는 교육예산 비중이 높은 편인데, 교육기

관에 대한 자체사업, 보조사업과 무상급식 지원 등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생각

된다.

･

경기도 교육청을 사례18)로 하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정책기획, 추진, 관리업무를 하고 있



다. 독서교육, 외국어교육, 유아교육, 전문고 교육, 체육교육, 방과후 교육, 특성

화고 교육, 농어촌학교 교육, 진학교육, ICT교육, 직업진로교육, 특수교육, 평생

교육, 지방공무원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 및 교육과정 지원, 특별활동, 방과후 학교를 지원

하며, 학교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인프라정비, 환경개선사업, 학교일반시설 개선, 

학교전산망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운영 외에 다

문화가정 자녀교육, 다자녀･유아･저소득층 등 학비지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누리과정 보육수당과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 

인해 교육청 재정사정 또한 좋지 못한 상황에 있다.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비법정전출

금, 각종 보조금을 재원으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을 할 수 없으므로 각급 학교에 매년 직접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 경기도내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경비 규모가 가장 큰 수원시의 경우 2010년에 약 207억원에서 2013년도

에 51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고양시의 경우도 2010년 185억에서 2013

년 426억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안성시, 오산시, 의

왕시 등도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자체 모두 무

상급식의 실시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교육정책 기

획, 추진,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교원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교육, 

교육과정개발 운영, 유아교육진흥,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ICT 활용교육, 방과

후등 교육지원, 급식지원, 누리과정지원, 교육환경개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 내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

으나 전체적으로 2010년 54,024백만원에서 2011년 60,722백만원, 2012년 74,141

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2012년 기준

으로 원주시가 13,272백만원을 지원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그 다

음으로는 강릉시(8,041백만원), 삼척시(5,350백만원)의 순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시 단위의 경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 대부분이 증가 

추세이나 동해시와 태백시는 교육경비 지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군 단위의 경우 대다수 군들은 교육경비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은 증감변동 또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교육감 또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이에 후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은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될수록 더욱 체감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선거공약과 지

역의 발전계획을 들고 나와 자기를 부각시켜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매우 높은 편으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항상 긴 스펙트럼을 가지게 된다. 결국 선거를 염두에 둔 

후보들은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고 이는 교육관련 

공약이 빠질 수 없는 이유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서로 분리되어 교육청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이전수입이 절대적이지만, 이러한 재원조달 구조와는 상관없이 세출부문은 

완전히 독립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청 사업으로 분장되는 교육사업이 자치단체에서도 실시될 개연성

이 있다.

사례조사 결과  경기도의 경우 국 단위의 교육부서가 있고 시･군 단위에서도 

국이나 과 단위의 부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강원도의 경우는 교육명칭을 가진 

부서는 따로 없었으나 교육사업 내용들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 학교환경, 학교인프라, 평생학습운영, 지방공무원교육, 직

업진로 교육, 주민교육 등은 교육청 사업과 자치단체 사업이 중복적으로 나타나

는 부분으로서 특히 선거에서 학부모나 주민들의 눈에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사

업에 대한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주변이나 외

관에 대한 환경개선은 중복 투자되는 반면, 학교 내의 시급한 시설 개･보수 작업

은 미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재정력이 좋지 못한 지자체에서 교육관련 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교육지청을 거치지 않고 관내 학교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함에 따라 예산이 

학교별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더불어 재정열악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등 국가시책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에 따라 학교시설 개보수 작업이 연기되어 실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환경은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있다. 즉,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공립학교가 있고, 옥상 누수로 인해 교실에 비가 새며, 학생용 컴퓨터는 버

전이 낮고 그나마도 1/3은 고장이 나 있으며, 급식시설이 노후되어 불결한 조리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교육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는 사용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우선 투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상황들을 완화시키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

를 유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실

제로는 두 주체 간 협의가 매우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예

산 편성 전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재정협의회를 실질

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

하다.



지방교육재정 개선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 예산･결산 및 성

과관리,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 개선, 지방재정영향 관리방안, 지방교육 구조개

편 관점에서 모색할 수 있다.19) 이들 대안은 크게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

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단기적 방안은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에 있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양자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대안이며, 

중장기적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을 통해 재정효과

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관점에서 일반재정 뿐 아니라 교육재정을 포함한 전체적

인 시각에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의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

하고 불필요한 정책갈등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자치단체

와 시도교육청 간의 재정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원배분계획

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사업과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서면

으로 협의를 요청”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시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행정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예산협의를 위한 협

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도가 상당수 있고, 특히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의 예산

협의는 공식적인 협의회는 물론 비공식적으로 예산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전

혀 없고 문서와 전화를 통해서만 간단히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이승종 외, 2012 : 42~43).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한 시도의 경우도 협의회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도의견 반영 역시 미흡하여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에 

교육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도와 교육청 간의 연계･협력 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20) 시도 

및 시도 교육청 간의 예산협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공식적인 협의회는 물론 비공식적으로 예산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전혀 없



고, 문서와 전화를 통해서만 간단히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개 시도는 전

화 협의도 없이 문서만 전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협의

회가 구성된 4개 시도도 협의회를 활용하지 않고 문서만 전달하는 2개 시도는 

협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 분리 운영은 첫째, 교육서비스가 다른 지방공공서비

스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하고, 

교육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가 연계되어(통합되어) 공급될 때가 보다 높은 후

생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교육서비스의 독립적 공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

의 발생, 교육 및 다른 지방공공서비스의 분리된 공급이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부담의 불일치 및 인식부족을 가

져오고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양자 간 별도 재

정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화로 인해 교육비용의 증

대 등을 들 수 있다(국중호, 1998).

또한 현행 지방교육재정 운영은 지역 간 형평성에 중점을 두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예산우선순위 조정, 주체 간 재정협력 및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지방교육서비스 공급 차원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

협력방안으로는 다음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1안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

도교육청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함으로서 교육사업과 예산운영에 관해 

실제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 

시 협의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한다.

시･도와 교육청은 동 협의기구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현안 문제 해결 및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협의 시에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관계자 뿐 아니라 교육전문가, 학부모, 도의원 등이 참여하여 

교육재정 문제를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제2안 :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업무 협력을 위한 조직 설치･운영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존치시키되, 현재의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하거나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예 : 

교육협력국(과)하여 운영한다.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결산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재정제도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예산과 결산 측면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심사와 보고, 재정분석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사업의 수립

과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협의제, 공유재산관리, 주민참여예산운영, 결산심사와 사업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체계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관련 유사･중복사업의 배제가 필요한데, 현재 지방교육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업우선순위가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사업을 수행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원 주체 간에 책임소재를 명

확히 하여 사업 구분이 모호하지 않도록 협의･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과 실질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예산 측면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관련 규정은 법령의 

틀이 서로 다르고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예산을 수

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울시 교육청 간에 재원배분의 

기준과 우선순위 설정 등에 관한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제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산 측면에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에는 결산서의 작성과 결산정보의 

분석, 회계장부와 각종 명세서 작성, 결산의 보고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에 결산이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

산정보의 분석을 통한 재정수지, 건전성과 효율성 검토, 교육사업 관련 성과목표 

달성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분석하는데 한계와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예산과 결산운영에 있어서 법령 기준 등 법적체계 정비와 아래와 같은 

운영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재정 관련 법령, 재무회계규칙, 회계처리기준을 정비하여 시도와 시

도교육청 간의 재정운영 관련 법령의 구조적 틀을 새롭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예산 협의를 위한 협의

회 구성을 의무화 규정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실제로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정

책우선순위와 시도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시도의 교육협력과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매년도 교육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셋째, 교육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주역주민들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다. 결산 및 성과관리 단계에서도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상호 연계하여 예산집

행 결과와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재정효과를 높이

고 부진요인들을 파악하여 보다 바람직한 재정운영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예산과 결산 측면에서 <그림 5-2>의 교육청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 예

산안 심사 및 작성 단계 이후 지방의회에 교육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도 

예산실에서 시도교육청 예산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

에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예산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예산편성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의회심의에서도 시도- 시군구- 교육



청 간에 교육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과 우선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                                  ↓

 
            ↓                                  ↓

 
            ↓                                  ↓

 

다섯째, 특히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유사･중복되는 교육 관련 사업을 추

진하거나 예산우선순위와 사업의 중요성 등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매년 법정

전출금 이외에 교육경비보조금과 단위학교와의 직접적인 사업 시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이며 이로 인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성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의 

‘시도 교육발전계획’ 공동 수립, 교육 관련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사업 분석, 시

도 교육 투자 효과 측정을 위한 과학적 연구 수립 등을 통해 교육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다. 이들 법령에서 중앙정부

로부터의 재정이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이전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확보되는 2013년 교육청의 예산재원(중

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교육청 전체 예산의 92.8%(교육

부･한국교육개발원, 2013)이기 때문에, 교육청 재원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에 의해 조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예산(교육경비보조금)을 확보하거나 지방교육채, 이월

금 등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모두 교육청의 의지와는 무관

하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여도 스스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즉,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사업의 

자율적인 수행과 효율성 제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정집행 결과와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들

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의 새로운 접근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1)



이에 대해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 분리 운영되고 있는 재정이전제도를 연계･

통합하고 복잡한 교육재정 지원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방

교육예산의 수입구조를 보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과 교육

비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을 포함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단위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등 재원부담 주체가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지방교육 예산구조

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조달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교육재

정지원체계의 정비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되어 통일적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단위 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교육

경비보조금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교육격차 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현재의 복잡한 지방교육재정지원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현행 지방교육 예산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조달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국고보조금

과 지방국고보조금의 통합 운영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현행 중앙정부 이전수입

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국가교부금(중앙정부), 지방교육교부금(자치단체)으

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운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대안은 일반재정에서 운용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에 속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하나의 틀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011~2013년에 걸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면 양자 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원의 효과

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원운영의 일관성

과 재정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표 5-4>, <표 5-5> 참조).





    

구체적인 통합 운영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별표 1] 측정항목･측정

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에 제시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인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에 교육지원비 측정항목을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 제1항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 측정항목(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

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 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을 반영하는 것

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 부담증가와 함께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등 재정압

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5-7>에서와 같이 사회복지와 교육지원예산이 

지방예산(일반회계)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8년 24.2%에서 2013년 31.5%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5-8>에서 예산규모와 사회복지예산, 교육지원예산의 연평균증가율을 살펴

보면, 2009~2013년 기간 동안 예산규모는 4.2%, 사회복지예산은 11.4%, 교육지



원예산은 6.2%, (사회복지예산+교육지원예산)은 9.8%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

복지와 교육지원예산의 증가율이 예산규모 증가율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도별로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교육비특

별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은 증가 추세를 나타냄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

된다. 특히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 교육재정 지원 수준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

한 정부 간 적정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는 별도로 시도에 교육감과 교육비특별회계를 

두고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이며, 재정 관점에서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에 

최소한의 연계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비효율성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지방교육 구조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22)

지방교육 구조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 속에서 변

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선거방식을 개선하

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의 원리

와 함께 교육자치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의미한다.

첫째,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지방교육행정의 집행

기관의 일원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도교육청/교육감 체제

를 유지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주민 직선에 의

해 선출하는 방법이다.

둘째, 교육부단체장을 두는 방안이다. 이는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통합되어 시

도지사 아래에 교육부지사 또는 교육부시장을 두고 일반행정기능과 교육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관점에서 재원부담과 재원배분이 이루어지고 각 세출기능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자원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재정부담 주체와 재원사용 기관의 불일치로 인한 책임성 미흡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살펴본 지방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법령상 지방교육사무의 집행기능이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

이 일반재정과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은 지역주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서비스의 하나이다. 이

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에 지원하는 지출이 증대하고 있고 최근 

여러 시･도에서 교육 관련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예: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과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

요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나타난다. 지방자

치단체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된 칸막이식 운영으로 지방재정 전체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조정이 어렵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수준이 미흡하다. 지방교육예산 세입구조는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 비중은 10%에 미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

자립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은 재정 책임성과 성과개선의 부진을 초래한다.

셋째, 법･제도와 실제 운영상의 괴리 문제를 들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있어서 시군구에서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 교육재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된

다. 이는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넷째,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회계검사 등 일련의 예산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에 연계･협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실제 기능(사무)과 재정의 분리

로 인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 성과관리 등이 제대로 실

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사업 수행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견된다. 교육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자치단체와 교

육청 간에 유사중복 투자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의 경우 재정자주성이 빈약하고 재원조달구조

가 매우 복잡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자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기초단체 간 교육비 지원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

하거나 또는 교육수요와의 긴밀한 연계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 및 

사례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

의 연계･협력,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 개선, 지방재정영

향 관리방안, 지방교육 구조개편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책임소

재의 불분명화로 인해 교육비용의 증대와 비효율성이 우려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관점

에서 일반재정 뿐 아니라 교육재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원을 사용함

으로써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결산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제대로 정

비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재정제도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교육 관련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원 주체 간에 책임소재

를 명확히 하여 사업 구분이 모호하지 않도록 협의･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질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3)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2013년도 기준으로 교육청 전

체 예산의 92.8%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이전수입에 의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

황에서 교육사업의 자율적인 수행과 효율성 제고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 분리 운영되고 있는 재정이전제도를 연계･통합하고 복잡한 교육재

정 지원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방재정영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교육재

정 지원이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

성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5) 지방교육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지방교육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

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의 원리와 함께 교육자치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선거방식 도입, 시도와 시도교

육청이 통합되어 시도지사 아래에 교육부단체장(교육부지사 또는 교육부시장)을 

두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태 및 사례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문

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 개선, 지방재정영향 관리방안, 지방교육 구조개편의 측면

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분리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중복이나 책임소

재의 불분명화로 인해 교육비용의 증대와 비효율성이 우려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관점

에서 일반재정 뿐 아니라 교육재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원을 사용함

으로써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일

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연계･협력방안으로는 다음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제1안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

도교육청 간의 상시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사업과 예산운영에 관해 

실제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 

시 협의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한다.

둘째, 제2안 :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업무 협력을 위한 조직 설치･운영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존치시키되, 현재의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하거나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예 : 

교육협력국(과)하여 운영한다.

(2)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결산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제대로 정

비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재정제도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교육 관련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원 주체 간에 책임소재

를 명확히 하여 사업 구분이 모호하지 않도록 협의･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질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교육청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 예산안 심사 및 작성 단계 이후 지방의회에 교육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

에 시･도 예산실에서 시･도교육청 예산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첨

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검토 절차를 통해 

시도- 시군구- 교육청 간의 교육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과 우선순위 등을 합리

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지방교육재정지원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2013년도 기준으로 교육청 전

체 예산의 92.8%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이전수입에 의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



황에서 교육사업의 자율적인 수행과 효율성 제고가 어렵다. 이에 대해 교육사업

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정성과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 분리 운영되고 있는 재정이전제도를 연계･통합하고 복

잡한 교육재정 지원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되어 통일적

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단위 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교

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교육격차 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교육 예산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조달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국고보조금

과 지방국고보조금을 국가교부금(중앙정부), 지방교육교부금(자치단체)으로 통합 

하여 단순화하는 것이다.

셋째, 재원운영의 일관성과 재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

요 측정항목인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에 교육지원비 

측정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령에서 제시하는 8개 측정항목(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 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을 

반영한다.

(4) 지방재정영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

출 부담증가와 함께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경

직성이 높아지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의 건

전화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

다. 특히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 교육재정 지원 수준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부 간 적정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지방교육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교육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대안이다. 현재

의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는 별도로 시도에 교육감과 교육비특별회계를 두고 운

영하는 이원화된 구조이다. 이로 인해 비효율성과 혼선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

장기적 관점에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첫째,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지방교육행정의 집행

기관의 일원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도교육청/교육감 체제

를 유지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주민 직선에 의

해 선출하는 방법이다.

둘째, 교육부단체장을 두는 방안이다. 이는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통합되어 시

도지사 아래에 교육부지사 또는 교육부시장을 두고 일반행정기능과 교육기능을 

하나의 기관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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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Measures and Reality of Education Finance in 
Loc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alternatives on 

improvement of education finance in local government operation. As of 2014 the local 

budget for supporting local education authority occupies 17.9% of total local education 

finance. The increase in budget support about local education has caused substantial 

fiscal burden in local government operation and it lead to fiscal pressure and a 

negative effects regarding fiscal soundness and fiscal sustainability and so on.

In fact,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is separated from local general 

finance, so current system is lacking in linkage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uthority and also this partition type operation makes it difficult to set 

budget priorities in terms of overall local finance. Second, fiscal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mprovement is inadequate because of very low level of financially 

self-reliance. Third, overlapping investment on education project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uthority brings about inefficiency of local finance 

management.

Therefore the study covers the general and broad perspectives of local education 

finance, mainly focusing on suggesting policy recommendations required in a linkage 

and cooperation of education finance and general finance in local government.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chapter 2 over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concept, key aspects of education finance and local 

finance and the chapter 3 examines the reality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inancial support to local education authority from local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policy direction drawn for improving local education finance, the study in chapter 

4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1)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general finance and education finance 



should be made in order to resolve fiscal inefficiency and overlap of educational 

project by separation of general finance and education finance.

(2) The budget and account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should be enforced 

through a preliminary review about education budget proposal, in-depth education 

budget deliberation,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3) The local education finance assist system need to be simplified by integrating 

a current complicate transfer revenue in relation to loc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uthority.

(4) The financial impact of education support budget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not to incur fiscal stress and undermine fiscal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

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

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

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

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

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

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

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

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

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

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

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

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



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

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

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

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

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

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

로 공급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

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

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

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

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

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

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



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

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

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

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보통교부세

  -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

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납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

  - 자치구는 특별･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 산정

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일괄 교부함






